
•목적 : 도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('도시지역 도로혼잡과 국가 개입 필요성' 부분 발췌)

•대상 :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전국 성인 남녀 1,000명

•기간 : 2023년 11월 28일 ~ 2023년 12월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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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는  

도로정책

도시지역 도로혼잡에 대한 국민 인식

14숫자로 보는 도로정책

주로 이용하는 도로에서의 혼잡 경험 비율 (시도별)

시·도 혼잡 경험 혼잡 미경험

서울 75.9% 24.1%

부산 57.6% 42.4%

대구 54.2% 45.8%

인천 76.7% 23.3%

광주 57.1% 42.9%

대전 44.8% 55.2%

울산 59.1% 40.9%

세종 28.6% 71.4%

경기 72.4% 27.6%

강원 39.3% 60.7%

충북 50.0% 50.0%

충남 65.8% 34.2%

전북 37.5% 62.5%

전남 46.9% 53.1%

경북 40.4% 59.6%

경남 37.1% 62.9%

제주 58.3% 41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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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�수도권 지역(서울, 인천, 경기)은 70% 이상의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서 혼잡을 경험하고 있음

•�비도시권 광역시 중 혼잡 경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, 부산, 광주, 대구, 대전 순으로 나타남

•�비도시권 중 도 지역에서 혼잡 경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, 제주, 충북, 전남, 경북, 강원, 전북, 경남 순으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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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역 도로혼잡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?

전체

혼잡 경험

혼잡 미경험

■ 국가 개입 찬성

■ 국가 개입 반대

68.3%

72.4%

61.6%

31.7%

27.6%

38.4%

•�도시지역 도로혼잡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전체 1,000명 중 68.3%, 반대하는 응답은 31.7%임�

- 혼잡을 경험한 620명 중 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72.4%로 전체보다 높음�

- 혼잡을 경험하지 않은 380명 중 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1.6%로 전체보다 낮음

•�국가 개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응답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혼잡을 경험하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�

- �도시지역 도로혼잡 국가 개입 반대 의견은 혼잡 경험 그룹(27.6%) 보다 혼잡 미경험 그룹(38.4%)에서 높게 나타남

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이유 (찬성 응답자 620명 대상, 복수응답)

찬성 응답자 전체

혼잡 경험

혼잡 미경험

■ �(필요성) 국가의 예산 지원이 

필요하다

■ �(정당성) 국가의 예산을 

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

■ �(효과성) 국가가 개입해야 

혼잡이 해소될 것이다

■ �(신속성) 국가가 사업 추진을 

도와야 신속하게 추진된다

32.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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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1% 23.9% 19.1%

24.0% 25.1% 17.3%

24.3% 21.4% 23.0%

•�국가 개입에 찬성하는 응답자(620명)가 꼽은 찬성 이유는 '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'가 가장 많았으며, �

그 다음으로는 정당성, 효과성, 신속성의 순으로 나타남

•�응답자의 혼잡 경험 여부는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, 각 이유에 대한 응답 편차가 적음

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이유 (반대 응답자 380명 대상, 복수응답)

반대 응답자 전체

혼잡 경험

혼잡 미경험

■ �(필요성) 국가의 예산 지원이 

필요하지 않다

■ �(정당성) 국가의 예산을 

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

■ �(효과성) 국가가 개입해도 별로 

효과가 없을 것이다

■ �(신속성) 국가가 개입하면 

사업이 오래 걸린다

5.9%

5.9%

5.9%

21.3% 41.5% 31.3%

20.8% 45.5% 27.7%

21.9% 36.7% 35.5%

•�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(41.5%)이라는 인식에 있으며, 이는 혼잡을 경험한 그룹에서 

더 높게 나타남(45.5%)

•�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�

- 즉,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효과성과 신속성 등 효율성 측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판단됨


